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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월 16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방위사업청 앞
· 주최: 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시민단체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일 한국의 16개 인권ㆍ평화 시민단체가 한국 정부의 터키 최루탄 수출 허가에 항의하고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지난 해 10월 터키 당국이 최루탄 190만 발에 대한 입찰공고를 낸 바 있는데 한국의 최루탄 생산업체가 첫 번째 입찰을 따내 초도 물량에 대한 선적이 1월 중순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말 국회 김광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방위사업청은 11월과 12월 사이 최루탄 약 165만 발 가량에 대한 터키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4. 터키 당국은 2013년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직격으로 최루탄을 발포하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최루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했지만 터키 당국은 아직까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의미있는 수사를 진행하거나 책임자를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인권의사회 등 유수의 국제인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터키 당국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방식으로 최루탄을 발포해 시위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도 터키 당국이 최루탄을 부적절히 사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다수의 판결을 내기도 했습니다. 

5. 터키는 올 5월 총선을 앞두고 있으며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추진할 것을 예고한 바 있어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시위가 촉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인권ㆍ평화 시민 단체들은 수출허가 관청인 방위사업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터키로 수출되는 최루탄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약 165만 발에 달하는 최루탄 수출을 허가해 주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수출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6. 금일 한국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은 터키 현지에서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등 다수 시민단체들이 현지 시간으로 1월 16일(금) 오전 11시에 주 터키 한국대사관 앞에서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을 요구하며 개최하는 기자회견에 연대하여 진행된 것입니다. 되었으며, 한국정부에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7.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터키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기자회견 취재 및 현지 인터뷰를 희망하시는 분은 Ece Milli(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ece.milli@amnesty.org.tr/ 0090-533-921-1014) 또는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1. 기자회견 순서 
별첨2. 기자회견문 
별첨3. 터키 시민단체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동 공개서한(국문/영문)
별첨4. 터키 시민단체의 ‘한국,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하라’ 캠페인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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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기자회견 순서 

한국정부의 대(對)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5년 1월 16일(금) 오전 11시
· 장소: 방위사업청 앞
· 주최: 터키 최루탄 수출허가 취소 촉구 시민단체
경계를넘어,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눔문화, 남북평화재단, 무기제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 진행 순서 
· 사회: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발언1: 최하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발언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활동가 1인 
· 기자회견문 낭독  


#별첨2. 기자회견문

잠재적 살상무기, 한국산 최루탄 터키 수출을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선다. 불과 일 년 전 이맘때쯤, 방위사업청은 바레인으로의 한국산 최루탄 수출로 국제적으로 큰 비난이 일자 잠정적으로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 한국산 최루탄의 최대 수입국은 바레인과 터키였고, 두 나라는 최루탄 오∙남용으로 악명을 떨쳐 국제사회에서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3년간 150만 발에 달하는 최루탄을 수입한 바레인에서는 최루탄의 직∙간접적 사용으로 약 40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국제사회와 국내 시민단체들이 한국 정부를 압박해오고, 이 문제가 국내외에서 언론의 큰 관심을 받게 되자 결국 방사청은 지난 해 1월 최루탄 수출허가에 대한 승인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는 내용을 언론에 밝혔다. 하지만 그 같은 유보 조치도 잠시 뿐, 김광진 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루탄 약 165만 가량을 터키로 수출하겠다는 업체의 수출허가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 몇 달 동안 방위사업청이 수출 승인을 유보해온 것은 그저 국제적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숨고르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터키 정부는 올 5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 해 10월 최루탄 약 190만 발 가량을 구매하겠다고 입찰 공고를 낸 바 있다.  2014년 초 인명피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바레인 등으로의 수출 허가를 유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루탄으로 인한 인권침해 위험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사용자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고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터키의 인권기록을 조금만 살펴보면 그러한 약속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금세 알 수 있다.  

최루탄은 흔히 비살상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해왔던 방식은 최루탄이 얼마든지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일례로 2013년 5월 말 게지 공원 재개발 문제로 촉발된 시위과정에서 터키 당국은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며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난사했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평화적 시위를 존중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에르도안 터키 총리(현 대통령)는 시위가 계속될 경우 더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았으며, 실제 터키 경찰은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며 시위대 진압에 나섰다. 직사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13세 소년, 얼굴에 최루탄을 맞아 시력을 영구 상실한 사람 등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인권의사회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터키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비판했다. 인권의사회 등은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고의적으로 최루탄을 직격으로 발포했을 뿐 아니라 밀폐되고 좁은 공간, 의료시설 등에 최루탄을 던져 넣기도 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최루탄 사용과 관련한 터키 경찰의 대응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반복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2014년 7월 동 재판소는 터키 경찰이 시위자에게 최루탄을 직사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결코 비례적, 필수적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경찰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어떤 유의미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터키 당국이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터키 제도 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시위 중 최루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비슷한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도 지적했다.
 
이제 곧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될 터키는 다가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터키의 푸틴’이라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총선 압승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또 다시 터키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 동안 터키 당국이 시위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을 남용해 시민들을 탄압해왔다는 권위 있는 판결과 공신력 있는 민간단체들의 보고서 등 증거들은 차고 넘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모른척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터키 정부의 말만 믿고 수출을 승인했다. 혹여나 “메이드 인 코리아”가 자랑스레 새겨진 최루탄이 훗날 터키 민중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한국 정부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터키 현지에서도 한국 정부에 최루탄 수출승인을 규탄하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주 터키 한국대사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무랏 세킥(Murat Çekiç)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 국장은 터키 당국의 최루탄 사용 방식을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식”이라 지적하며 한국 정부를 향해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최루탄을 포함한 시위진압장비를 터키로 수출해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는 방조하는 수치스러운 파트너 국가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터키의 시민들의 이 같은 요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들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터키로 수출 예정인 최루탄 약 165만 발에 대한 수출허가를 전면 취소하라.
2. 최루탄 수출 허가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수출허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라.
3. 최루탄 수출을 둘러싸고 반복되어 온 국내외의 지적을 계기 삼아 최루탄 수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등 수출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라.

2015년 1월 16일
참가자 일동

#별첨3. 터키 시민단체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동 공개서한(국문/영문)

한국은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하라!

터키 보안군은 평화로운 시위대를 억압하는 가운데 빈번히 과도하게 시위진압장비를 사용해 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터키지부를 비롯한 터키 시민단체들은 한국에서 터키로 막대한 양의 “덜 치명적인” 무기가 운반될 것이라는 보고에 우려를 표합니다. 

2014년 12월 15일,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을 비롯한 190만 발의 시위진압장비가 선적 예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중순까지 첫 번째 선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터키 보안군은 시위 중에 최루탄을 남용하고, 시위대를 향해 직접 최루가스를 발포하는 일이 빈번했던 안타까운 전례(슬픈 전적이)가 있습니다. 2013년 게지 공원 시위 때, 보안군은 평화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자의적으로 무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때때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최소 시위대 4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15세 버킨 엘반(Berkin Elvan)과 22세 압둘라 죄메르트(Abdullah Cömert)는 근거리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2014년에는 이스탄불 중심의 탁심 광장에서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터키 당국이 이러한 탄압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철저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약속할 때까지 모든 시위진압 장비의 이동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ment) 가입국으로써, 예정된 막대한 양의 최루탄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터키당국에 평화적인 시위대를 억압하는 무기 공급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Korea, No tear gas to Turkey!


In Turkey, security forces have frequently abused riot control equipment amid repression of peaceful protests. We follow with concern the reports about the planned shipment of massive amounts of “less lethal” weapons from the Republic of Korea to Turkey. 

The planned transfer – details of which were made public by Amnesty International on 15 December 2014 – includes approximately 1,9 million tear gas cartridges and gas grenades. The first shipment of some 550,000 items is scheduled for mid-January 2015.

Turkish security forces have a woeful record of misusing tear gas during demonstrations, frequently firing gas canisters directly at protesters. During the 2013 Gezi Park protests security forces repeatedly used abusive and arbitrary force against peaceful protesters, sometimes with fatal consequences. At least four protesters died as a direct result of police use of excessive force, including 15-year-old Berkin Elvan and 22-year-old Abdullah Cömert, who were hit in the head by tear gas canisters fired at close range. More than 8,000 people were injured, some very seriously, during the wave of protests. In 2014, police used excessive force against peaceful May Day demonstrators near Istanbul’s central Taksim Square. 

All transfers of tear gas and other riot control equipment must be suspended until the Turkish authorities can ensure such repression will not be repeated, and commit to carrying out thorough,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past abuses by the security forces.

As a participant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the Republic of Korea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stop the planned shipment of massive amounts of tear gas to Turkey. No responsible government should provide Turkish authorities with such weapons which are used to repress peaceful protests.


Amnesty International Turkey, Adalet için Hukukçular, Batman Barosu, Biber Gazı Yasaklansın İnisiyatifi, Bodrum Kadın Dayanışma Derneği, Bostonbul Foundation, Ceza İnfaz Sisteminde Sivil Toplum Derneği, Gündem Çocuk Hakları Derneği, Helsinki Yurttaşlar Derneği, İnsan Hakları Derneği (İHD), İnsan Hakları Gündemi Derneği, İstanbul Tabip Odası, İstanbul LGBTT, Kamu Emekçileri Sendikaları Konfederasyonu (KESK), Kaos Gey ve Lezbiyen,Kültürel Araştırmalar ve Dayanışma Derneği (KAOS GL), Kartal Hukukçular Derneği, Lambdaistanbul LGBTİ Dayanışma Derneği, Muğla Barosu, Pembe Hayat LGBTT Dayanışma Derneği, Ruh Sağlığında İnsan Hakları Girişimi Derneği (RUSİHAK), Sağlık ve Sosyal Hizmet Emekçileri Sendikası (SES), Siyah Pembe Üçgen İzmir Derneği, Sosyal Kültürel Yaşamı Geliştirme Derneği, Sosyal Politikalar Cinsiyet Kimliği ve Cinsel Yönelim Çalışmaları Derneği (SPOD), Şehir Plancıları Odası İstanbul Şubesi, Taksim Dayanışması, TMMOB Mimarlar Odası İstanbul Büyükkent Şubesi, Türkiye Devrimci İşçi Sendikaları Konfederasyonu (DİSK), Türkiye İnsan Hakları Vakfı (TİHV), Türk Mühendis ve Mimar Odaları Birliği (TMMOB), Türk Tabipleri Birliği, Vicdani Ret Derneği, Yeryüzüne Özgürlük Derneği





#별첨4. 터키 시민단체의 ‘한국,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하라’ 캠페인 진행 상황

터키 시민단체의 ‘한국, 터키로의 최루탄 수출 중단하라’ 캠페인 진행 상황

· 1월 6일(화): 터키 시민단체(Ban tear gas initiatives)에서 방위사업청 및 외교부에 최루탄 수출 중단 촉구하는 서한 발송
· 1월 11일(일): 터키 시민단체 공동 공개 서한 터키 언론에 보도
· 1월 16일(금): 터키 시민단체 주 터키 한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주 터키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탄원 캠페인 진행: 41,341명 탄원 참여(korebizegazverme.org, 1월 14일 기준)
· 온라인 액션(이메일, 트위터, 페이스북): 방위사업청, 외교부, 주 터키 한국대사관에 탄원 발송(http://bibergaziyasaklansin.net/35-biber-gazi-yapilacaklar.html)












